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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한국의 상대 빈곤율 OECD 4위, 원인 및 시사점

작성: 김창배 수석연구위원 (kim.chang.bae@ydi.or.kr)

1. 현황: 한국의 상대 빈곤율 OECD 4위

○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빈부격차 및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
- 2018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.7%로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

• OECD 평균(11.5%)보다 5.26%p나 높은 수준

•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(19.9%·1위), 미국(17.8%·2위), 이스라엘(16.9%·3위)뿐 

※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%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

[그림 1]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after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  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  주:  뉴질랜드는 2014년, 네덜란드는 2016년, 헝가리, 덴마크, 칠레, 아이슬랜드, 스위스는 2017년, 

라트비아·영국·코스타리카·캐나다는 2019년 기준임 

○ 문제는 이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바로 ‘부익부 빈익빈’, ‘승자독식’, 

부의 대물림’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는 점

○ 이에 본고는 우선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데 대한 원인부터 냉철히 살펴보고

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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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원인 

� 심각한 노인빈곤이 주원인

○ 65세 이상 빈곤율은 43.4%(2018년 기준), OECD 평균(14.1%)의 약 3배로   

OECD 국가 중 1위

- 반면, 생산가능인구(18~65세)의 빈곤율은 11.8%로 OECD평균(10.3%)과 유사하며 

OECD 국가 순위는 13위

○ 결국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이 전체의 빈곤율 수치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

[그림 2]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after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     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[그림 3]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after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     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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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

○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

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 

- 사실 세금과 이전지출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타 

OECD 국가에 비해 오히려 매우 양호

• 이 경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9.9%로 37개국 중 33위이며 OECD 평균(27.5%)에 비해

7.6%포인트 낮은 수준

[그림 4]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before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     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- 하지만 고령층 소득중에 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5%로 OECD

평균(57.1%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노인 빈곤율의 요인  

[그림 5] OECD, 고령층 소득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(2016년)

단위: %

     자료: OECD, Pensions at a Glance



- 10 -

○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금액이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율도 점차 하향

- 2020년 국민연금 1인당 수급금액은 월평균 93만원으로 2021년 1인 가구 기준 중위

소득 50%인 91만4천원을 상회하는 상황 

• 한국의 노인빈곤율 하향: 45.0%(2016년), 44.0%(2016년), 43.4%(2018년)

3. 시사점 및 정책과제

□ 시사점

○ 첫째, 복지시스템 미진한 가운데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노인 빈곤이 주원인

-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노인빈곤 대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득

재분배 악화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

○ 둘째,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 

- 단, 점차 국민연금, 기초연금 수혜자 늘면서 노인 빈곤율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

○ 셋째, 섣부른 부자증세, 무조건 복지확대를 외치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님 

□ 정책과제

○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‘1인 1연금 체계’ 로 전환

- 국민연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가능한 반면, 홑벌이 가구의 

경우 소득자 1인만 연금을 수급

- 홑벌이 가구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, 단 본인이 

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,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

○ 기초연금 지급산식과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

- 전체 노인의 70%에게 월 3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이 

낮은 노인에게는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에게는 덜 지급하는 

방식으로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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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행 30만원의 기초연금 급여 수준도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검토

○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제 도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

- 단기·알바 일자리로 ‘통계 분식’, ‘생색내기’에 불과한 문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‘밑 

빠진 독에 물 붓기’로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음

- 선심성 복지·경제 정책보다는 현실성 있는 일자리 확충이 빈곤 문제의 근본 해법

• 차등임금제를 통해 시장에서 연령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노인 일자리와

소득증대가 가능


